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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의 설계자라 불리는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현대화를 위한 개혁·

개방노선으로 대외정책을 전환하였다. 이후 중국은 약 30년 동안 연 10%가 넘는 고도성장과 

2008년 全세계적 금융위기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 시점을 계기로 '미·중 G-2시대'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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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현재 '미·중 패권경쟁 시대'로까지 이르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2021년 세계의 GDP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의 75% 수준으로 추정되고1), 2030년

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첨단기술 등의 문

제를2)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문제와 톈안먼(天安

門) 사태가 언급되었으며, 급기야는 환율전쟁과 이념대결로까지 확대되다가 2019년 10월에 '1단

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미국은 중국 ICT 기업인 화웨이(Huawei)를 제

재하거나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맞서 중국도 국영기업 

역할을 강화하고 희토류 수출의 제한을 시사하는 등 상호 합의된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

으며, 이러한 상호 견제 및 반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3)

2021년에 취임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대신에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미국의 복귀(America is Back)'를 주장하였지만, 아프간 철수시에도 언급했듯

이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국제협력과 다자주

의4),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체제의 우월성, 인권, 기술경쟁 등을 활용하여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려 한다. 또한 아시아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을 통해 공통된 신념과 

민주주의 체제의 번영을 지속하고자 한국에게도 일정 부분 역할을 부여하며 중국을 아시아 지역

에서 묶어두어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5)

이러한 움직임 중의 하나로 살펴볼 내용은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

(Quad :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이다. 'Security'라는 명칭에서부터 군사 측면이 강하게 

보이지만 현재까지 쿼드의 성격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2004년 인도의 쓰나미 재난에 대한 

원조와 복구를 위해 '쓰나미 핵심그룹'으로 시작된 Quad는 진행과정에서 일부 부침이 있었지만, 

2021년 3월 'COVID-19, 기후변화, 첨단기술 개발과 혁신'을 주요 의제로 정상회담(화상)을 개최

1) 2021년 미국의 GDP는 약 21.9조 달러, 중국의 GDP는 약 16.5조 달러로 추정된다 (https://www. 
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April/select-country-group#).

2) 2020년 미국의 무역적자 6,790억 달러 중에서 對중국 무역적자는 3,100억 달러로 약 46%를 차지한다. 미·중 
무역전쟁의 근본원인은 관세와 관세품목 보다는 글로벌 생산 사슬 체제의 틀에서 누가 미래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거버넌스를 획득하는지에 있다(최자영 2018).

3)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2035년까지 '싸움과 대화의 순환'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강민경 2019).

4)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3개 국가 이상이 일관성, 공평성, 국제법에 근거한 행동원칙 등에 따라 정책을 조율
하는 방식으로, 회원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회원국 모두에 대한 도전과 공격으로 인식하며 회원국의 개별
이익 또는 단기적인 이익 보다는 장기적인 공동이익을 지향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의 
이익과 다른 회원국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을 추구해야 하며 회원국의 자의적이거나 개별적인 행위 
또는 양자협상에 의한 행위 보다는 참여국들이 합의한 원칙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또한 힘에 의
한 질서 보다는 국제법과 제도가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박상남 2014, 121-123).

5) 미국은 지난 2019년 미국의 대중국 전략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사회주의 체제를 이용하여 미국의 신념(경제, 
가치, 안보)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였다(이강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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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의제를 통해서 볼 때 Quad를 '反中 군사동맹'이나 '아시아판 NATO'와 같은 성격

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Quad 가입을 제안했는데 한국이 거절했다

"거나 "한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 "일본이 한국의 Quad 가입을 반대한다" 등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對중국 견제에 있어서 아시아의 

한축을 담당하는 한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은 공식적으로 Quad 가입을 요청받아도 가입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한국은 2017년의 사드(THAAD) 배치나 일

본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의 안보를 위한 군사적 수단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보복을 경험했다. 중국과의 교역규모를 포함한 중국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

기6)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미국은 한국에 Quad 가입 여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못하고, 설령 

요청하더라도 한국이 거절한다면 중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바이든은 선거기간에 '민주주의 회복과 외교복원'을 주장하였고, 취임연설에서는 통합을 강조

하며 'COVID-19 대응, 경제회복, 인종평등, 기후변화'의 4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박병광·유

현정 2021). 그리고 2021년 3월에 발표한 '8대 대외정책 기조'7)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과 

협력이 필요할 때는 할 것이나, 적대적일 때에는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관계"로 정의하였다. 즉 미

국의 위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되,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분야는8) 협력하겠다며 항상 强對强의 

기조만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동맹관계의9) 범위나 역할 설정 등에서 시작되는데, 미국의 향후 

외교정책 방향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 :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 Quad를 비

롯한 다자협의체를 통해 대외정책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은 SCO와의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

6) 중국은 한국 수출의 20~25%를 점유하고,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 THAAD 사태로 인한 경제보복 이후에도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한국무역협
회, www.stat.kita.net/https://stat/kts/ctr/CtrTotal/mpExplist.screen).

구 분 2010년 2016년 2018년 2020년

수 출 1,168 / 4,663 1,244 / 4,954 1,621 / 6,048 1,325 / 5,125

수 입 715 / 4,252 869 / 4,061 1,064 / 5,352 1,088 / 4,676

전 체 1,883 / 8,915(21%) 2,113 / 9,015(23%) 2,685 / 11,400(23%) 2,413 / 9,801(25%)

7) ① COVID-19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② 국내 경제회복 노력 ③ 유연한 민주주의 확산 ④ 유연한 이민정책 
추구 ⑤ 동맹, 우방국과의 관계회복 ⑥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녹색에너지혁명 완성과 국제협력 강화 ⑦ 첨단
기술 우위선점을 위한 투자 ⑧ 중국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동민·정재흥 2021, 5).

8) 미국과 중국은 2021년 3월 19일 알래스카 앙커리지에서 개최된 "미·중 회담"에서 기후변화조정 그룹의 설치에
만 합의하였고, 북한을 포함한 이란, 대만, 남중국해 등 기존의 갈등 분야와 경제, 무역, 기술 등을 포함한 대
부분 분야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였다(박병광 2021).

9) 동맹은 ① 공통의 이익(위협)의 존재 ② 정치·사회·문화적 동질성 ③ 주도적 당사국의 물질적 이익(불이익)
의 동기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이상현 2021, 4).

http://www.stat.kita.net/https://stat/kts/ctr/CtrTotal/mpExplist.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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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경 및 군사적인 문제의 전통안보 분야에서 출발

한 SCO가 회원국 증대를 통한 다자협력체로 발전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Quad가 적용하고 염두

해야 될 부분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환경에서 한국은 어떠한 자세로 외교관계를 설정

해야 하는지도 살펴보겠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미·중 경쟁 속에서 Quad 협의체가 어떤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아봄으로써 한국이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

다.

Ⅱ. 상하이협력기구(SCO)의 기능과 역할

SCO는 1990년대 초반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를 포함한 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

가들과 중국의 국경선 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상하이-5국'에서 시작되었다. '상하이

-5국'은 1996년 이래 매년 정상회담을 통해 국경 및 군사분야에 이어 마약, 테러 등에 대한 공

동대처, 민족주의와 종교분쟁, 지역안보에 위협이 되는 각종 범죄활동까지 정치·경제·사회·문

화 등 제분야에서 회원국간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홍완석·이영빈 2013, 146-148). 그리고 

2001년에는 미래의 도전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여 SCO라

는 협의체로 확대·출범하였고 2017년에는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 그리고 인도와 대립하는 파키

스탄을 동시에 회원국으로 가입시켰다.10)

SCO는 8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11) 외형적인 영토의 크기나 인구 뿐만 아니라 경

제적인 능력도 상당하여 조직 측면에서는 어느 협의체 못지 않은 면모를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이번 장에서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추어 각국의 외교정책이 수립·변화된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SCO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는지 중국의 시대별 외교정책과 연계

하여 알아보겠다.12)

10) 카슈미르 지역을 두고 3차례의 전쟁을 치른 인도와 파키스탄의 SCO 동시가입은 인도에 대한 파키스탄의 인
식 변화가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인도는 미국이나 중국과 함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은 
군사 쿠데타나 테러 등으로 국내발전이 정체되어 인도와 더 이상의 군사적 대결이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있었
을 것이다.

11) 8개 회원국(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외에 준회원
국 4개국(이란,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몽골), 대화상대국 6개국(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네팔, 
터키, 스리랑카)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SCO에는 바레인과 카타르가 회원국 가입을, 이집트와 시리아는 준
회원국 가입을, 이스라엘과 몰디브, 우크라이나,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화상대국 가입을 신청하였다. 신
청한 국가들을 모두 허용한다면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와 중동을 연하는 거대한 협력체가 탄생한다는 
의미로 SCO의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질 것이다. ; 한편 이란은 2008년부터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SCO 규정상 UN 제재 대상국은 회원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준회원국에 머물러 있다 (송금영 2020).

12) SCO의 이름에서 중국의 도시명을 채택하고 있고 실무집행기관인 사무국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에 위
치하며, 초대 사무총장을 중국 외교관인 장더광(張德廣)이 맡았다(강택구, 2009, "중국과 상하이 협력기구 : 다
극화 제약 요인과 차선책", 국가전략 15권 1호, 세종연구소, pp.65~6 6). 또한 '상하이-5국'과 SCO의 1회 정
상회담이 모두 상하이에서 개최되었고, SCO의 공식 엠블럼에는 '上海協力機構'라는 중국어가 쓰여있다. 이러
한 상징은 중국이 중심이 되어 SCO를 출범시켰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5/22

1. 중국의 안보개념 변화에 따른 SCO 확대

2차 아편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청나라가 '톈진조약(1860)'을 체결하면서 양국간 국경분쟁의 

씨앗이 발생하였다. 1969년 우수리강 중류의 전바오 섬(珍寶島) 영유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경분

쟁이 발생하여 1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4,000km가 넘는 국경선에 양국이 150만 

명의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러한 군사적 위협은 1986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국경 일부

를 중국에 양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감소되었고, 중국은 소련과 1991년과 1994년에 '국경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경선 협의의 주체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은 이들 나라와 약 3,300km의 국경선 문제를 합의하는 외교관계를 

체결하였다.13) 중앙아시아 3개국은 독립 초기에 부족한 자원과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민주

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사회주의 계열인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

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과거에 화려했던 영향력의 

회복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은14) 경제발전의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스피해 주변에 매장된 원유나 천연가스, 철광석 등의 자원을 확보해야만 하였

다. 즉,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3국은 각각의 목표와 관심을 충족시키는 조직이 필요하였고, 

이에 다자협의체의 필요성은 점차 커져갔다.15)

1960년대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이후 덩사오핑(鄧小平)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혁

명이나 전쟁과 같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닌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며 경제성장이라는 실리추구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평화로운 환경에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다자주

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다자협의체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1993년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장쩌민(江澤民)은 냉전체제 종식 후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점차 성장하고 있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인접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할 필

요성을 느꼈다.16)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국경문제를 해결하고, 소련이 해체된 이후 이

13) 중국은 2000년 이전까지 카자흐스탄과 1,700km, 키르기스스탄과 1,100km, 타지키스탄과 520km의 국경선 협
정을 체결하였다(김엄지 2016, 46-56).

14)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 2010년에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가 되었고, 현재에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BP 2021).

(단위 : 엑사줄(EJ), 점유율은 全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

구 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증가율(2009~2019) 점유율

중 국 104,3 117.1 124.8 128.6 137.6 145.5 3.8% 26.1%

미 국 92.9 89.6 539.6 93.0 92.0 87.8 0.5% 15.8%

15) 중국의 시대별 대외정책은 안파, 2015, 중국의 안보개념 변화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
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과 최윤식, 2018,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 pp.356~358 참조.

16) 장쩌민 통치시기에 중국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 위안화 평가절하 유보, 동남아시아에 금융지원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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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 세력들에게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17) 덩샤오핑 시대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다자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1996년 4월 '상하이-5국'이라는 다자협력체의 등장으로 이어

졌고, 이후 국경과 종교적 극단주의 이외에도 테러리즘, 마약판매, 국제범죄활동 등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2001년 SCO로 확대되었다.

덩샤오핑 시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중국의 국력은 보다 확대되었다. 중국이 본격적으

로 G-2 위치에 오른 후진타오(胡錦濤) 시대에는 초강대국의 위치를 수호하기 위해 타국에 양보

나 타협할 수 없는 주권이나 영토, 정치제도, 이념 등의 '핵심이익' 개념이 등장하였다. 중국은 핵

심이익 수호를 위한 기제로서 SCO를 이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SCO는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중국은 SCO를 활용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꾀하였는데, 첫 번째는 경제협력이다. 중국은 동부

연안이나 해안지역에 비해 낙후된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인접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노

동과 자원을 상호 교환하는 형태의 '서부대개발' 경제협력을 시행하였다.18) 그리고 역내 자유무

역지대 건설과 금융협력,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륙철도 건설, SCO내에 'SCO Business 

Council'을 설립하여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의 상호교류를 협의하였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규모도 대폭 증가하였다.19)

둘째, 反테러 협력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문화 영향을 간직한 신장 위구르 자

치구에서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연계되어 발생하는 독립운동을 중국의 핵심이익 침탈로 인식하여 

공동대응을 주도하였다. 특히 2003년 이라크전쟁으로 反테러 명분이 증가한 가운데, 회원국간의 

합동군사훈련이 정례화되고 2004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역내테러척결기구(RATS : Regional 

Anti-Terrorist Structure)'를 설립하여 테러와 분리주의, 극단주의에 대항하였다. 후진타오 시기에 

SCO는 경제와 反테러 등 비전통 안보분야로까지 활동영역의 급소한 확장이 이루어졌고, SCO는 

다자협력체의 모습이 보다 진해졌다.

시진핑(習近平)은 중국의 국력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까지 상승하여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장

내수시장 개방과 한·미·일 3국 방문 등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17) 중앙아시아 지역은 이슬람 신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무슬림 지역으로 극단주의와 테러의 위협이 상존하

는 지역으로 동·서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미·중·러 3대 세력이 지역패권을 다투는 '유라시아
의 발칸반도'로 인식된다(김다예 2016, 10-12; 박병인 2013).

18) '서부대개발' 결과 2020년에는 남서부 지역의 충칭(重慶) GDP가 개혁·개방으로 대표되는 광저우(廣州)를 능
가하여 중국에서 4번째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되었고, 구이저우(貴州), 산시(陝西), 티베트 지역의 GDP도 
개발전에 비해 15배까지 성장하였다(최예지 2020).

19) 중국과 중앙아시아 무역규모는 2001년 15억 달러에서 2015년 500억 달러까지 확대되었고, 2019년 중앙아시아 
3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CIA World Factbook).

SCO 회원국의 전체 무역규모에 대한 對중국 비율

구 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 도 파키스탄

2017년 21% 16% 32% 8% 23% 16% 27%

2019년 20% 24% 53% 40% 23% 1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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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기에 등장하였다. 중국은 건국 100주년(2049)에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꿈꾸며 중화민

족의 부흥을 위해 봉쇄정책과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개방정책을 유지하였다 (최현규 2021). 미국

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체결을 주도하였고, '9.11 테러' 이후 지정학적 중요성을 중동지역에서 아시아 지역

으로 전환하는 '아시아로의 선회(Pivot to Asia)' 전략20)을 시행하면서 경제와 외교 양방향에서 중

국을 압박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시아를 포함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중국 중심의 

세계 물류망 구축과 국제질서 재편을 위해 '일대일로(BRI : 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을 추

진하였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철도 및 도로망과 해상로를 구축하고 회원국간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무역과 

투자, 관광 등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약 4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며 

중국몽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일대일로 정책은 SCO를 정책수행의 핵심기제로 이용하면서 미

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에 대응하였다. 여기에 인도와 파키스탄을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기존의 

유라시아 지역에서 남아시아와 인도양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였다.21)

< 표 1 > 시대별 중국의 외교목표와 SCO의 특징

구  분 목  표 SCO 관련 업적 국제정세

덩샤오핑 경제성장
다자협력체 설립의

원동력 제공
냉전의 유명무실화

장 쩌 민 개방정책 유지
상하이-5국 설립(1996)

SCO 출범(2001)
소련 해체(1991)

후진타오 핵심이익 수호
핵심이익 수호를 위한

협력 극대화

국제금융위기(2008)로

미국의 영향력 약화

시 진 핑 중국몽
'일대일로' 정책 수행

인도 가입(2017)
미·중 경쟁

SCO가 출범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에는 활동영역이 확대되면서 다자협의체로의 모습이 많

이 부각되었다. 특히 SCO는 비동맹국가이자 중국과 대척점에 있는 인도까지 회원국으로 가입하

면서 전통적인 이념이나 사상·동맹 보다는 실리를 우선시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모습이 나

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SCO가 항상 긍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20) 힐러리 클린턴 前 국무장관이 사용한 용어로 미국의 외교·군사정책의 중심을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전환시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1) '일대일로'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회원국들에게 차관을 제공하면서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시키고 국내
에서 과잉생산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국내경제의 물가하락을 방지하며, 중앙아시아와 인접한 서부지역을 
개발하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해석된다 (김영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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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O의 성과와 문제점

SCO는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 분리주의, 극단

주의 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경지역의 안정을 위해 협력하였다. 이후 군사(안보), 

마약, 경제 등 모든 분야를 논의하는 협력체로 성장하였다. 특히 출범 당시에 회원국간에 체결한 

'군사적 신뢰와 군사력 감축'에 관한 조약은 SCO 탄생의 중요한 계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도전

과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박영택 2020, 103-104). 그렇다면 중국

과 러시아의 연대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세력을 견제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22) SCO

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SCO 첫 번째 성과는 외연의 확장이다. SCO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을 포함하여 유라

시아 대륙의 60%를 차지하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까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세계인

구의 약 43%,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다자협의체로 급부상하였다 (박상남 2018, 41). 특

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가입으로 남아시아 지역과 인도양까지 활동범위가 확대되면서 범세계적인 

위상에 가까워졌다. 향후 준회원국과 대화상대국까지 포함한다면 SCO 외연은 세계 어느 다자협

의기구 못지않은 협의체에 더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다.

<표 2> SCO 회원국의 영토, 인구, 구매력 지수23)

구  분 영  토 인  구 구매력 지수(PPP)

중  국 959.7만㎢ (5) 13억 9,789만 (1) 22조 5,265억$ (1)

러시아 1709.8만㎢ (1) 1억 4,232만 (9) 3조 9,682억$ (6)

카자흐스탄 272.5만㎢ (10) 1,924만 (64) 4,878억$ (43)

키르기스스탄 19.9만㎢ (87) 602만 (112) 339억$ (134)

타지키스탄 14.4만㎢ (96) 899만 (96) 315억$ (138)

우즈베키스탄 44.7만㎢ (59) 3,084만 (47) 2,350억$ (63)

인  도 328.7만㎢ (8) 13억 3,933만 (2) 9조 1,550억$ (3)

파키스탄 79.6만㎢ (37) 2억 3,818만 (5) 1조 157억$ (25)

출처: CIA, World Factbook 바탕으로 저자 편집

22) 중국은 러시아와 황해에서 연례적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였고, 2021년에는 중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서부
연합 2021' 연습을 진행하였다. 이는 중국과 인접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영향력 가시와 함께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성웅 2021).

23)  괄호는 세계순위를 의미하며 각국의 환율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GDP 대신 PPP 지수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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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성과는 활동영역의 확장이다. 군사 및 군비통제 부분에서 출발한 SCO는 이후 안보, 

경제, 교통, 문화, 무역 등의 전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안보부문의 협력은 회원국간의 연합훈련 모

습으로 나타났는데 2002년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의 훈련을 시작으로 모든 회원국 혹은 일부가 

참가하는 훈련이 매년 이루어졌다 (박영택 2020, 105-106). 훈련중점은 對테러 뿐만 아니라 적 

해군의 접근 및 상륙봉쇄, 유사시 핵무기 통제 등 전면전 및 국지전을 모두 포함한 다양한 훈련

상황을 상정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 부문의 협력은 회원국간 무역의 편리성을 위해 자유무역지대 건설과 통관절차 간소화, 

위안화 결재시 세금면제 등이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 분야는 '서

부대개발'과 '일대일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공산당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동·서간의 

지역갈등과 소득격차 문제는 서부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을 통해 해결

하였다 (김영진 2019). 일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SCO 회원국들에게 가장 큰 교

역 상대국이자 최대 투자국으로써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였고, 회원국들의 경제는 일정부분 성장

하였다.

한편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특성을 보유한 국가들로 구성된 SCO는 민주국가인 인도를 회원

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보편적인 가치와 개방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어두었다. 이는 SCO 출범시 주장하였던 세계질서나 인권, 포용성 등과 같은 용어가 '레토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팩트'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인도의 등장으로 상호 경쟁·갈등모드에서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다면 SCO는 정치·외교적으로도 확대된 위상을 지니는 다자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CO는 지난 20년간 분명한 한계점과 문제점도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꼽히는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의 리더십 경쟁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세력에 대항하고, 역내에

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지향점은 동일하지만 러시아는 안보 측면을, 중국은 경제 측면을 중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군사적 위협과 테러, 범죄, 마약거래 

등 SCO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를 창설하였다.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회원국에게 대규모의 경제지원

을 하면서 다자협의체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의 등장으로 관계의 재설정

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동일한 협의체에 속한 두 강대국의 상이한 목소리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의 응집력 부족은 SCO의 확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회원국들간의 입장차이다. 역내에서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는 중국· 러시아와 달리 중

앙아시아 4개국은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소련의 부활'이라고 인식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력과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경제성장의 달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중앙아

시아 4개국 내에서도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요소가 이어지는데, 전기공급을 둘러싼 타지키스

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쟁, 수자원 분쟁과 연관된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갈등, 거주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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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의 불일치에서 오는 국경문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을 내세우며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등의 모습은 분쟁 문제를 공동의제로 설정하지 않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주장하는 

SCO 특성상 상호 입장차이를 좁히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하겠다 (박상남 2014, 131-133).

더군다나 인도와 파키스탄의 가입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중앙아시아 4개국의 비핵화 

목표는 불가능해졌다. 또한 인도와 남아시아 지역이 역내에 포함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며 서로 반목과 갈등의 목소리만 더 짙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SCO

는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확장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SCO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세

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역내에서 중국에 의한 경제적 종속을 경계하

며 군사 분야로 나아가는 것을 억제하는데 같은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이는 SCO가 보편적인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고 對美·對서방 문호를 개방하여 중국과 러시아 위주의 편향성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Ⅲ.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쿼드

2021년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경쟁, 경제논리의 외교 등을 시행했던 

트럼프 정부 지우기에 나섰고, 지난 3월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INSSG)'을 공개하면서 대외정

책의 기조를 설명하였다. 미국은 지난 40년간 對중국 포용정책이 중국을 자유주의와 국제질서에 

순응하고 민주주의 가치체제를 수용하는 등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힘

만 키워주며 미국의 강력한 전략적 경쟁자로 만들었다고 실패를 인정하였다 (오일석 2021). 이

에 바이든은 미국이 처한 안보환경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동맹과 그들이 선택한 민주주의, 국

제체제 및 규범 등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미국의 지도력 회복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

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른 행동으로 취임 당일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와 세계보건기구 탈퇴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COVID-19 상황에서 도 일본, 한국과 정상회담을 시작

으로 쿼드 정상회담, G-7 정상회의, NATO 정상회담, 미·러 정상회담 등 각종 정상회담을 진행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을 촉구하는 일관된 흐름을 보였다.

이번 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대외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트럼프 정부와 비교

해서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기제인 쿼드가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을 

구현하고, 많은 국가들이 쿼드와 같은 다자협의체와 같이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온 한국이 향후 어떠한 선택

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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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쿼드의 위상

인도·태평양 개념은 인도의 해군 제독인 쿠라나 박사가 처음 제안하고, 아베 신조 前 일본 

총리가 2007년 인도 의회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의 합류에 관한 연설을 하면서 알려졌다. 아베 前

총리는 2016년 케냐에서 열린 제6회 아프리카 개발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 : Free and Open Indo-Pacific)' 구상을 발표하면서 자유항행, 법치주의, 공정한 

무역질서를 주장하였다 (박대로 2021). 이후 트럼프가 아베의 주장을 이어받아 2017년 '인도·

태평양 전략(FOIPS)'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하면서, 2018년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인도·태

평양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태평양 사령부 명칭을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정하면서 사령

관에게는 작전에 필요한 예산을 국방부와 합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였고, 2019년에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배긍찬 2018).

트럼프의 FOIPS 목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급부상한 중국에 대항하여 미국의 안전을 확

보하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① 군사준비태

세 강화를 위해 핵과 미사일 전력을 확대·현대화하고 군사력을 신속히 전방으로 전개 가능하도

록 조정 ② 동맹 및 우방국과의 능력과 역할을 분담 ③ 역내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지역 네트워

크로 확대하는 3가지 방안을 추진하였다 (김경숙 2021). 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

을 유지하고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국이라는 도전세력을 억제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었

다. 그러면서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공조와 상호운용을 중시하면서도 책임과 역할분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하겠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FOIPS는 당초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ASEAN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그들에게 

미국과 중국의 양자택일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중국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였다 (정재홍 2021).24) 그리고 국제기구에 복귀하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강력한 연

대와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 압박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협력

체가 바로 쿼드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재가동된 쿼드는 바이든 정부에서 다자주의의 대표 협의체로 그 입지가 상

승되었다. 2007년에 호주의 탈퇴로 중단되었던 쿼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트

럼프가 주장한 FOIPS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부활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실무회담과 외무장관 

회담을 마치고 2021년 3월 정상회담(화상)을 개최하였다.

비록 쿼드는 회원국간의 국제인식과 중국과의 관계가 상이하여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려는 군사적 목적으로 쿼드를 이용하려 하지

24) 그러나 트럼프의 미·중 경쟁구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미국이 지향하는 핵심가치를 추구하고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며 전략적 부담을 공유하는데 동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모습은 트럼프의 경제논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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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인도와 호주는 사이버안보, 경제, 재난, 보건 등의 목적으로 쿼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려는 

등 어떠한 이슈에 대한 응집력이 부족하다 보니 쿼드의 확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

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앞으로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에 쿼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쿼드는 회원국 증대와 함께 안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으로 의제를 

확대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 前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쿼드를 

NATO와 같은 집단안보동맹으로 승격시키고 쿼드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쿼드 플

러스(Quad+)'를 언급하였으며, 마크 에스퍼 前 국방장관도 '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 기념식'에

서 '쿼드 플러스‘ 동맹을 언급하였다 (전경웅 2020). 협력의제 또한 군사, 보건, 첨단기술, 기후변

화 등에서 포괄적인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쿼드 정상회담에서는 

COVID-19와 백신협력, 기후변화, 반도체 공급망, 사이버안보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안보 분야가 중심이 되었던 트럼프 시기의 쿼드는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반중국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나 환경, 보건 분야로까지 협력의제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쿼드의 스펙트럼은 보다 확대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인데, 이는 앞에

서 살펴본 SCO의 발전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SCO와의 비교를 통한 쿼드의 역할확대 추진방법

SCO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회원국 간의 관계나 입장차이, 이념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에너지, 反테러 등의 다양한 분야로 협력분야가 확대되면서 유라시

아 대륙의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민주국가인 인도의 가입으

로 SCO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였고 反美 협의체라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개방적이고 

유연한 협의체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쿼드는 트럼프 정부에서 反중국 성격의 군사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이든 정부

에서는 '쿼드 플러스'로의 외연확장 시도와 함께 협력의제 또한 다각화될 것이다. 스티븐 비건 前 

국무부 부장관이 언급했던 '쿼드 플러스' 대상국 이외에도 유럽과의 협력강화를 원하는 바이든과 

중국의 공세를 극복하길 원하는 유럽의 상호 이해관계가 절충되어25)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쿼

드 플러스'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쿼드의 외연확대 가능성은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도26) 기존의 틀을 고수하지 않고 한

25) 영국·프랑스는 중국의 남중국해 공략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며, 독일은 중국의 군사대
국화, 일대일로, 불공정 무역 및 기술탈취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유럽은 '일대일로'의 마지막 
종착지로서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기를 원하지 않은 유럽의 약소국들을 위하여 강대국인 영국·프랑
스·독일 뿐만 아니라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등도 새로운 對中정책을 준비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이대우 2021).

26) NATO 정상회담 결과 ①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② 홍콩의 자치허용 ③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요구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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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추가하여 11개국이 정상회의를 실시한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민주적 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주의 

10개국 모임인 'D10'을 통해서도 탄력적인 협의체가 필요함이 드러났다.27) 이는 정형화된 프레

임을 고수하지 않고 필요시마다 더하고 빼는 유연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8)

마지막으로 중국의 수정주의나 '일대일로' 정책, 군사적 팽창으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국

가들은 쿼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대일로'에 참여함으로써 높은 채무부

담과 자금상환, 이자문제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국가들의 경우 중국과 결을 달리하는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최윤식 2018, 332-333). 또한 COVID-19 확산에 대해 제기된 

중국의 책임을 주장하는 나라들 또한 쿼드 협의체에 쉽게 동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쿼드 플러스', 'D10'과 같은 쿼드의 외연확장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자유나 인권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는 보다 수월하게 협력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외연이 확대됨에 따라 회원국 사이의 관계설정이나 협력의제 부

분에서 SCO에서 나타났던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동

의 규범을 바탕으로 상호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협력의제는 상대국에게 적대적인 신호를 주는 군사 분야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는 '反중국 

프레임'으로 부담을 느끼는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쿼

드는 회원국간의 해양훈련과 군수지원협정 (최원기 2020, 11), 무기수출 등 군사 분야에서 다양

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쿼드가 기본적으로 군사협력을 위한 협의체라는 사실을 대변한다. 

하지만 SCO 역시 회원국간의 연합훈련을 포함한 對테러 훈련, 적 해군의 접근과 상륙봉쇄 등 

전면전 상황까지 상정하면서 매년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역내 및 공해와 한반도를 둘러싼 중·

러의 합동군사훈련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럼에도 민주주의 진영에서 우려를 표명하거나 

국제문제로까지 비화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군사 분야도 협력의제 중의 하나라는 입장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으며 쿼드 또한 굳이 군사협력이 아니라는 불필요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

COVID-19의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 등 중국의 핵심이익을 언급하며 反중국 성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
다.

27) D10은 기존의 G-7 회원국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추가시킨 개념이다 (주용석 2021). ; D10 이외에도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하여 경제번영네트워크(EPN : Economic Prosperity Network, 미국 중심의 지역공급체), 클린네트
워크 등 기술민주주의국가 12개국을 묶는 'T12' 협의체도 있다 (이상현 2021, 4). ; 추가로 최근에 중국견제 기
구로 거론되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동맹체가 있다. '파이브 아이즈'는 잉글랜드 색슨 동맹국으로 구성된 
외교안보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동맹체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법을 준수하는 국가들
로 구성되며 이들 5개국은 미국의 최우방국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5개국 이외에 한국을 포함한 일본, 인
도,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8)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국의 파트너십 구축에 유연한 맞춤형 연합체 구성을 주장하였으며, 맞춤
형 연합체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국제 보건안보 정상회의 등 사안별로 
참여국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하는 이슈 중심의 다자협력체를 구성했던 형식이다 (정은혜 2021; 최원기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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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이든 정부에서의 쿼드는 동맹과 파트너,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

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우선적인 협력의제는 2021년에 진행된 2차례의 정상회담과 바이든이 주

장한 국정과제와 대외정책 기조 등을 종합해보면 COVID-19와 백신공급(보건안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환경), 경제분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첫째, COVID-19는 변이 바이러스의 계속된 등장과 무증상 감염으로 언제 종식될지 예측조

차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전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된 지구촌에서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지역(국가)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

야로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백신공급과 치료제 보급이 

있지만 현재는 글로벌 백신수급의 불균형으로 국가별 백신 접종률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29) 그럼에도 쿼드를 포함한 다자협의체에서는 보건협의체 운용을 통해 국가별 '백신 스와프'

를 체결하고 'COVAX(세계 백신 공급기구)'에 여분의 백신을 공급하거나 백신 특허권을 중단하며 

백신의 기술이전 방법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환경안보, 즉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2003년 유럽에 이상기온으로 약 7만 명

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18년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으로 약 3,200억 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 여름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50℃가 넘는 폭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

의 원인은 급속한 지구 온난화라고 할 수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30)에 복귀를 지시할 정도로 기후변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의 생각

이 일치되어 큰 마찰 없이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혹시나 이러한 움직임에 이탈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국가가 있다면 쿼드를 포함한 다자협의체를 통해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는 경제 분야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며 중국의 경

제적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은 투자가 아닌 차관과 노동력을 제

공하고, 자국의 잉여생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경제가 낙후된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적 종속 관계'로 묶이면서 자유로운 대외정책을 추진하는데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쿼드 회원국과 G-7 국가들은 국제사회에 중국의 

29) 2021년 11월 4일 기준 전세계적으로 감염자는 2억 5천만 명, 50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http://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2021년 11월 4일 검색).
COVID-19 백신접종율(2021년 11월 4일 기준, 한국은 11월 5일 기준)

구분 미 국 캐나다 영 국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세 계 후진국

1차 66.0% 78.5% 73.3% 75.8% 68.9% 77.3% 78.0% 80.4% 49.7% 3.9

2차 56.9% 74.5% 67.1% 68.0% 66.2% 71.6% 72.8% 75.7% 39.0% -

30)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시키도
록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2020년 기준 지구온도는 산업화 이후 1.2℃ 상
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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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며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금융지원

을 제공하는 B3W(Build Back Better World)계획을 발표하였다.31) 물론 실제 막대한 규모의 자

금이 조성될 수 있을지는 추후의 문제이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쿼드와 유럽의 공동대

응 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쿼드의 협력 분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쿼드의 협력분야는 앞에서 제시한 보건, 환경, 경제 이외에도 군사, 반도체 공급, 5G 

기술, 우주, 북핵대응, 신장·홍콩·대만으로 대표되는 인권 분야까지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협력 분야가 확대될수록 SCO과 마찬가지로 회원국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일치된 의견

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쿼드는 反중국의 성격을 다소 희석시키고 회원

국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쿼드의 확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

소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쿼드 운용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니 알아

보겠다.

SCO는 회원국간의 관계설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쿼드의 확장성 부분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서, 인도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인도는 인구규

모로 세계 2위, 경제규모는 3위, 군사력 분야는 핵보유국이면서 국방비 기준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록 강대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동맹 중립주의를 추구하는 인도는 어느 집단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는 국가이지만32) 2017년에는 SCO에 가입하고, 2021년에 쿼드 정상회의

에 참여한 것은 현실정세를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국제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거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일본과 단극체제의 질서에 

기반한 자유국제주의를 희망하는 미국, 그리고 인도양에 기반을 두며 다극적 질서가 형성되기를 

희망하는 인도 사이의 이견이 발생한다면 그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정책의 조율도 

어려워질 것이다. 즉 회원국간의 관계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쿼드의 확장성과 협력

분야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쿼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통해 역내에서 영향력을 지속적

으로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인

도는 외연 확대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기회로 쿼드

를 활용하고자 한다. 더군다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對중국 포위망의 주요 역할을 하는 인도는 

자신들의 의지대로 '배제' 보다는 '억제와 포용·협력'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측되는바 

쿼드 내에서의 주도권 다툼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또한 인도와 호주 역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나 자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주도권 다툼이 나타날 수 있고33),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가입한

31) 미국 중심의 B3W 계획에 대하여 중국은 서구의 투자가 '일대일로'를 보완하거나 함께 갈 수 있다면 환영한다
는 입장으로 중국의 자본력이 우위에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박재적 2021, 3).

32) 2019년 쿼드 외무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요청에도 4개국 장관 명의의 공동성명 발표가 없었던 것은 중국 견제
에 있어서 참여국간에 온도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중에서 인도의 반대가 가장 컸다(김정섭 2020).

33) 쿼드 2차 외무장관 회담에서 주도권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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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한·일관계를 고려했을 때 쿼드의 안정성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산층의 이익을 위해 정책

을 수행하는 미국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자적인 전략을 보유한 유럽 국가들도 자국의 이

익에 반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다 (정구연 2021, 3). 이때 쿼드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지 않

는다면 국제사회에 쿼드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쿼드의 발전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내부요인 이외에도 외부적인 국제관계 속에서도 특정한 역

할이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남중국해를 비롯해서 미·중의 전략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지

정학적 요충지이면서, 외교 및 경제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는 지

역이다. 또한 중국의 부상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지역으로 현재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에 대한 공동대응이 동남아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ASEAN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외부적 도전

이라 할 수 있다 (최원기 2021, 4).

ASEAN 국가들은 어떠한 다자협력도 외부세력이 아닌 ASEAN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

위 'ASEAN 중심의 중요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부의 이견을 줄이고 대응하고 있다 (배긍찬 

2018, 20). 그러나 각국의 정치체계나 경제적 현실이 매우 상이하여34)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회원국간의 내정간섭을 금지하는 ASEAN의 원칙으로 공동대응은 시간이 지

나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ASEAN 국가 중에서 캄보디아나 라오스, 베트

남 등은 중국과 가까운 국가이지만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경

제적인 이익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정치·군사관계를 맺으면서 경제

협력도 확대하여 ASEAN 지역에서 중국의 잠재위협에 대한 균형을 원한다 (주용식 2021). 따라

서 쿼드는 'ASEAN 중심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ASEAN의 명확한 구심점이 없다는 약한 고리를 

이용하여 역내 협력을 계속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상헌·변덕근 2021). 또한 오바마 정부때 추

진하였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의 기조에 ASEAN 국가들

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트럼프 시기에 약속하였던 6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기금

을 확보하고 역내의 무역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군사적으로는 중국

-ASEAN간 협상중인 '남중국해 행동규범'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국제질서에 설득하며, 해양능

력 배양을 위해 미국의 자산을 공유해야 한다 (박재적 2021, 3). 이러한 군사력 지원은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으로 비치겠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협력의제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자세를 견

지해야 할 것이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쿼드를 포함하는 다자협력체에 속한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는 기

34) 태국과 필리핀은 1950년대 미국과 상호협정을 통해 형식적 수준이지만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싱가포
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파트너 국가로 친미성향을 보인다. 또한 베트남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
트너로서 미국과 긴밀한 안보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배긍찬 20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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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자유나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들이 중시되는 기준을 선정하

고 이러한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쿼드의 확장에 전

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달성된다면 쿼드의 응집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고, 쿼드의 

확장은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3. 한국의 전략적 선택방안

안미경중(安美經中)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외교정책은 지금까지 안보를 미국에 원조받으며 경

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G-7 정상회담에 초대

받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요구되는 국제현실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과연 어떠한 선택이 한국의 국익에 유리할까? 이는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주

변국들이 중국의 강력한 무기인 경제보복35)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검토해보면서 의견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주변의 지하자원과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경

쟁구도로 시작되어 2010년 중국 어선의 일본 선원 공격과 일본의 중국어선 나포로 시작되었다 

(KIDA 2020).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희토류 수출 금지, 일본 상품의 통관검사 강화,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이 행해졌다. 그러나 일본은 희토류 수입국을 다각화하고 희토류 재활용 및 

대체물질 개발에 노력함으로써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항하였다. 또한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형성하여 상품 수출의 안정적인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중국이 금지한 관광객 회복을 위해 비자발

급 완화, 항공노선 증편 등의 노력으로 중국의 경제보복을 극복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중국

의 경제보복을 오히려 대중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아시아 인근에 위치하여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 호주는 21세기에 접어들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많은 위협을 느끼며 쿼드 회원

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와 COVID-19 기원을 조사하자고 주장

하였다 (오종혁 2021). 이에 중국은 호주유학 제한과 호주산 식량과 와인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하였으며, 석탄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경제보복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호주는 일본과 마찬가지

로 수출국의 다각화와 함께 한 발 더 나아가 '대외관계법'을 통과시켜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 

합의를 파기하면서 중국에 양도하였던 다윈항의 99년 운영권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호주의 對중국 수출 규모는 2020년 전체의 40%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전체 국가 

35) 경제보복(economic retaliation) : 어느 특정 국가가 정치, 외교, 경제적 갈등을 겪는 대상국가에 대해서 상대국
의 정책변경을 압박하기 위해 대상국가와의 경제적 관계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규범이나 제도의 틀을 준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보복이라는 것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또한 경
제제재를 빈번히 사용하지만 이는 국제규범과 질서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결의와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국은 갈등 관계의 주변국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단독으로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18/22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주요 수입품목인 상태가 양호한 철

광석이나 석탄의 대부분이 호주산인 관계로 중국의 경제보복은 실패하였고, 중국에 대한 호주의 

디커플링만 강화해주었다. 호주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EU·영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구조조정과 파트너십의 다각화를 달성하였다. 

현재 한국은 한반도 주변에 위치한 강대국과 북한이라는 특수한 존재로 인해 단순히 일본과 

호주의 방식으로 동일한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북핵문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북한과 중국의 독특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중국의 존재 또한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관계만을 의식한 나머지 동맹이나 가치를 공유

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서론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동맹은 공동의 이익

(위협)과 동질성, 물질적 이익(불이익)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쿼드 협의체는 중

국이라는 공동의 대상을 제외하면 동맹의 관계로 나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

다. 그렇다면 쿼드를 포함한 미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협의체(쿼드 플러스, D10, T12 등)에 대하

여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중 갈등은 점차 심화될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애매모호한 자세만 취한다면 오히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버림받는 최악의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인 위상을 고려한다면 미국처럼 명확하게 反중국 의사를 표명하면서 중국과 대

립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쿼드는 군사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협력 

의제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 외교력을 발휘하여 중국을 직접

적으로 자극하지 않고 인도와 ASEAN처럼 反중국 프레임을 거부하며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들

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안보 분야를 의지하고 있는 동맹국인 미국의 전략과 틀에서 이탈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익을 고려한 능동적인 모습이 필요하

다. 홍콩 보안법에 호주를 비롯한 영국·캐나다가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사례뿐만 아니

라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대만이나 신장·위구르 등의 인권문제에 있어 한국만의 독단적인 결

정이 아닌 국제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협의체에 속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현재 한국에 있

어 가장 필요하면서 현실적인 자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22

Ⅳ. 결 론

미·중간의 지속되는 경쟁 속에 反중국을 명분으로 하는 쿼드 협의체는 점차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과거 중국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트럼프 정부부터 

강력한 對中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분출되었다. 바이든 정부 또한 트럼

프 정부와 대동소이한 對중국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의 질서를 재편성하며 본인들이 구성한 

스크럼 안으로 한국을 유인하고 있다.

국경문제에서 시작한 SCO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표적인 비동맹국가인 인도까지 회원국

으로 가입하면서 외연의 확장은 물론 反美체제라는 오해를 불식시켰고, 정치·경제·사회 등 다

양한 분야로 관심과 협력 분야를 확대하였다. 쿼드 역시 2004년 쓰나미 대응으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회원국의 확장과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SCO와 쿼드의 

다자협의체 모습은 최초 공통의 관심 영역(해결이 필요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점차 회원국을 확

대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단계로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쿼드가 지금보다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SCO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체제

와는 전혀 다른 인도의 SCO 가입은 쿼드가 어떠한 방향으로 협의체를 확장해야 하는지 보여두

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북한과 북핵이라는 현실적인 위협과 마주하고 있으면서

도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의 위상은 기존에 취해오

던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장되었다. 이러한 국제현실에서 한국이 취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통된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협의체에 가입하

여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동맹수준으로 발전하는데 제한이 있는 쿼드를 포함한 민

주주의 국가들의 다자협의체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는 두 나라 모두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외

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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